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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 공 유 

1) 공유물에 관한 보촌행위 

가)말소등기청구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민법 제265조1533) 단서에서 정하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1534)로 

서 자산의 공유지분153하울 넘어서 그 무효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1530) 각 

1533) 민법 재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촌) 공유둘익 관린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만수로써 결정한다 그러 
나 부존했위는 감찬가 항 수 였다. 

1534) 0 호유물원부존형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I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석, 법뮬적 행위 
이다. 만법 제265조 단시의 취견는 그 보존핵위가 깊급을」t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잔디[계도오L일이 되는 
것이 보통이겨 때문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O 공유자 1 인의 보존권 행사 결과가 
다릅：효공홉21년 이해와 춤둘될 때에는 브씁행원로 될 수 없다(대법원 2015 l.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 
원심이, 피고가 망 소외 1 로부터 층여름 원인으로 받은 소유권이진동기에 관하여 원고가 자신의 상속분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안 소외 2 등의 각 상속분에 대아여도 공유물의 보존핵위로서 원안 무효안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밍안으로부터 중여받은 섯이라는 피프로급논l분합한늪：홍[을 
하거나 피고 명의의 아선동거에 아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소외 2 등의 태도가 피고 주장아 받아들여지지 

• - -·'"~."~ ~~&& _ •• 

핼-경운엔도 자신들은 이를 있절하거나 찬실읍의：븐켄난t 피 7에거上새롭게 증여하여 고 현상을j巳l하겠다 
논 취자라면. 원고가 소외 2 등의 각 상속분까지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외 2 등의 안햇와 춥돌되어 공유물외 
브色핵묻 젖:三일단고 한 예). ®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J. 공유몽의 일부 지분에 
관하마서만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면 그로 인한 취득시됴 중단의 효력은 그 공유자와 그 청구한 소송물에 한하 
여 발생한다(99다 15146). 

1535) © 공유지분 
O 깝it섭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고(제262조 제2항)， 공유자는 고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 
며.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자263조)， 공유자가 고 자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안 
없아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계267조). 
O 내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공유지분의 모기논 법률행위로서 삼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 -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둘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온 아니고, 다몬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 

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독하며 아후 만법 제 186조에 의하여 등?.}를-한여-야」골윤진분훌긴··엔프먼;》－물권 
변돌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를.곱윤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387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1537) 그러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 

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멸실·훼손울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소유 지분을 침해하는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촌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1538) 결국,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 

여 모든 공유자가 항상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인무 

효의 등기로 안하여 자신의 지분이 침해된 공유자에 한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한정 

하여 마쳐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분을 침해받게 된 특정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동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1539)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시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1536)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따라서 공동상속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 인이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행하여졌다는 매매 등 효력 없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온 공유물어 관한 보촌행위로서 동기명 
의인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동기의 발소동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537)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고러냐 공유사 중 1 안이 이마 소유권이전동기 말소동기청구에 대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공유자가 

고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보촌행위로서 말소등기를 구할 수는 없고(92다3370 1), 확정판경에 의하여 지분소 

유권 이전동기물 넘겨준 공유자 중 1 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동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구할 수는 없다(94다61649). 

1538) 0 2009다67429; 원고와 피고의 종증조부이자 자손이 없는 소외 망안이 임야를 매수한 후 망인 및 원고와 
피고의 형 등 3안 명의로 임야에 관한 각 1/3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망인 소유의 
1/3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가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찬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등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인무 

효의 등기이므로 1/3 지분권자의 자격으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한다고 청구한 데 대하여, 
‘‘원고로서는 자신의 공유지분이 아난 다른 공유자인 망인의 공유 지분을 침해하는 원안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 
다는 이유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청구는 그 청구의 
권원에 대한 층명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예. -. 2014다49425 판결은, "2009다67429 판결은 
공유자의 지분이 등기부에 표시된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이 침해되지 아니한 공유자가 원인 없이 

마치진 다론 공유자의 소유지분에 관한 아전동기의 말소를二E하는 경우따로 사언을 달리한다고 하였다. 8 2006 
다72802: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가 다른 공유사인 소외 회사와 피고 1 회사 사이에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제 1차 가등기롭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는 지분 범위를 조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른 공유자인 소외 회사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2 회사에 대하여 제 1자 가동기에 터잡아 순차로 이루어전 

피고 2 회사의 소유권이전동기 중 자신의 소유지분을 심해하는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말소몰 
구할수없다고한예 

1539)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73206 판결; 사건 토지 종 262/28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가 냐머지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보손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나머지 지분의 소유又 인 소외인에게 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군하는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소외인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공유물의 보촌행위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가각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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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촌행위로서 ‘공유자가 아닌`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철거 • 

수거 ·퇴거 등의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과반수의 공유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고,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도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적법하므로`1540) 1541) 과반수지분권자는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냐 1042) 소수지분권자가 ’과반수지분권자'나 ‘과반수지분권자로부 

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1543) ‘과반수지분을 시효취득한 점유자’1544)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1/2 지분권자 포함)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 

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히~즌 경우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촌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1545) 원고의 지분권에 기초한 민법 

1510) 다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프]旦二녓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데(민법 재264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예컨대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 

를 넘는 것이다(2000다33638, 33645). 이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의 
급즈l를 정구할 수 였다. 

1511) 골융물의 사용·수익L·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며 그 특정승계언에 대하여도 승계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동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 
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이 없다면 
특정승계안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 다58701 판결). 

1542) 공유 지분 관『.[순_소윤자의 공유뭉인도청구는 민법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 골윤몰으i관리l_~_위.?L연...I.하는 
것으로서 그 상대방인 타 공유자는 민법 제263조의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이룰 거부할 수 엎단(대 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53243 판결). 

1543)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나9738 판결. 소수시분권자의 과반수지분권자에 대한 안노정구는 1 주장 
자체에서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원안단계에서 이유 없게 되나, 소수지분권자의 ’과반수지분권자로부 

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의 경우에는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턴.－산용`수익을 허락받았 
다’는 피고의 점유권원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게 된다. 

1544) 대법원 200 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1545)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어 다수익간 ‘’(1) 공유사 중 1 인안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다른 공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안도를 청구하는 경우. 고러한 행위 
는 공유물을 점요하는 피고의 이해와 충돌한다. 애초에 보손행위를 공유자 중 ]안이 난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존'E기가 다른 공유자에게독.－이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정한 보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모든 공유자는 공유몸 전부를 지분이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었다(만법 제263조)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위법한 상태를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안도 

청구를 혀용한다면 피고가 적법하게 보유한늪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임권쯔[진급전웁}()］ 박달학논-：부당 
한 결괴를 가져온다. (3) 원고 역시 소수지분권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공유자인 피고들 전면적으로 배재 
하고 자신만이 딥몸으로급공유물을 점유학도덕:－인도해달라고 칭구할_퀀오원은一없다. (4) 공유물에댄.한-：일독 
판결과 그에 따른 집행익 짚과는 원고가: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학며_사용一·순입할_수 였는 상태가 되어 일부 
소수시분권사가 다른 공유사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인도 전의 위법한 상태와 다르지 않 
다. (5) 기존 대법원 판례가 공유자 사이의 공유물 인도 정구를 보존행위로서 허용한 것은, 소수지분권자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하고 였는 위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안도 청구릉 가장 실효적인 구제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률 상대로 시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정구권을 행사합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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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원고의 공동 점유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 

려 있는 피고의 행위에 대한 금지, 제거, 예방(작위부작위의무의 이행떨7 구할 수는 있다.1546) 
1547) 

위와 같은 위법-－상테를:한단히_시젖할 수 있다." ,,, 원고는 토지의 1/2 지분권자로서, 그 지상에 소나무를 
석재하여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나머지 1/2 지분의 공동상속인只을 상대로 소나무 등 지상물의 
수거와 점유 토지의 인도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토지인도를-청구할-수는없고 방해배계로지상물 
수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예 

1546)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정이 없는 경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권 

요그분住-한즈l_않는-방법으로, 죽 ?1동첼적인-헝-테로 공유물 전부를 -다른」꿉구즈}·완?｝門]．玉]유_·산윤하는 것은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하다.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의 전부나 일부를 독접적으로 점유한다면 이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초한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것아다. 공유자는 자산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유물..oJl 대한 지분권은 공유자 개개안 
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공유자 각자가 행사할 수 있다. 원고는 공유물의 종류(토지, 건물, 동산 등)， 용도, 

상태(피고의 독점적 점유를 전·후로 한 공유물의 현황)나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왼곡의 공동 점유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 있는 피고의 행위와 방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 방해의 급지, 제거, 예방(작위· 

부작-원인문의 이행沿 구하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구성할 수 있다. 법원은 이것이 피고의 방해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원고가 달성하려는 상태가 공유자둘의 공동 점유 상태에 부합한다면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출입 방해금지 등의 부대체적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는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충분히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1547) 한편,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반대의견이 제기하는 몇 가지 문제로서, O '공유자들의 공~물에一대한 
사용·수익권은 일반적 ·추상적 권리이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결정이 있은 이후에 비로소 개별적 ·구체적인 

권리.로 되는가’에 관하여는 이를 분효하고, ® ‘피고의 위법한 점유를 배재하기 위하여 인도 청구를--~*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관하여는 '‘인도 청구와 방해배제 청구는 그 법적 근거 , 요건이나 작용하는 모습이 다르므 
로, 두 청구가 논리적으로 결론을 같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지만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원고는 방해의 제거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며, ® '소수지분권자가 
공유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공유물의 안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제 3자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원고가 소유자, 정확히는 공유지분권자이고 원고의 지분권은 료홉롤노집쳇엔 
미치므로 원고는 제3자를 배제하고 자신이 점유하겠다는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댜'’라고 하고, O '원고의 방해 
금지 청구의 근거는 무엇이고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가’에 관하여는 "공유지분권의 본질과 공유관계의 
기본 법리, 공유자들의 공유물에 대한 사율:수익권 규정(민법 제263조)에서 층분히 도출할 수 있다 ... ‘원고는 
청구취지에 피고가 실제로 한 방해행위(피고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해행위도 포함할 수 있다)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 행위의 굳지를二성군하거나 그러한 방해행위로 인한 결과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괴물을 특정헨연 
제거를 청구하여야 한댜”라고 하면서 그 예로서 ‘`® 공유 토지가 원래 나대지였는데, 피고가 그 지상예 무단으 
로 건물 담장, 수목 등 지상물을 설치하는 경우 원고는 우선 피고를 상대로 전상물의 실치-행위에 대한 종지를 
청구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결과로 지상물이 설치된 경우 설치된 지상물의 철거·수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지상물아 제거된 다음에도 피고가 같은 방법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원고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행동끌t 할 것이 예상된다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고러한 행위의 금지(지상물 설치 금지, 트견에 

대한 출입 방해금지尺} 청구할 수 있다. ® 공유 토지에 원래 담장과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가 출입문 
을 시정한 채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 피고는 공유물인 출입문 시정장치의 열쇠를 원고에게도 
주어야 하고(부대체적 작위의무) 원고가 공유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므로(부작위의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러한 내용의 작위·부작위의무를 이행할 것을 결코:할 수 있다. © 공유자인 밉고와 피고가 
1/2 지분씩 공유하는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 방은 따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지만 
거실과 주방 동의 공농 공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가 없고 피고가 원고를 배재한 재 이를 독점적으로 점유·사 

용하고 있는 경우 ... 원고의 거실. 주방 사용을 피고가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라든가 피고가 자신의 가구 
동을 쌓아두는 행위 등올 급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 피고가 공유물인 수차장을 영업적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인 원고의 주자장 사용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자장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며, O '소수지분권자로부터 임차한 제3자에 대해 인도 청구가 

가능한가에 관하여는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을 공동으로 점유할 권리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자계약을 통해 

고 소수지분권자로부터 접유할 권리를 이전받았으므로, 다른 공유자가 공유자인 임대인에게 공유물 인도를 



39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공유자인 구분소유 

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1548)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고 지분권에 기하 

여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이는 보존행 

위라고 볼 수 없고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라고 보아야 하며, 집합 

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 

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다.1549) 관리단음 집합건물 대지상의 시설물 철거 및 그 부분 

토지의 인됴 청구는 ‘보존행위’로서 미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수행할 

수 있다.1550) 

청구할 수 없다면 고 임차인을 상대로토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나. 

1548) 집합전문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공용부분의 관리) I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 15조제 1 
항 본문 및 세 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l38조제 1항에 따른 동상의 집회결의로써 견정한다. 다만, 보존행 
윈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댜 〈개정 2020.2.4. 제 15조의2 추가〉 접 제 1항 및 제2형어 규정된 사항은 규야으로 
써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 1항 본문의 경우에논 제] 5조제2항을 준용한다. 

1549)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라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존립에 필수적인 공용부-분과 대지의 원활하고 적정한 유지·관리, 집합건물 내 공동생활을 
둘러싼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하여 민법상 공유에 대한 여러 특별규성을 두고 있다. 구분소 

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대지 등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당연 설립된다(제23조)． 구분소유자가 10인 아상안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행위를 할 관리안을 
선임해야 하고(제24조)．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등은 관리안의 권한과 의무에 속한다(계25 

조 제 1항).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고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제5조 제 1항). 구분소유자 

가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관리인은 고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소송 제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제43조 제 1 항, 제 2항)． 따라서 집합전묻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듬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안에게 있다. 집합전뭉법 제 16조 제 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의 동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 

자가 항 수 였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온 법 제 19조는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건물의 대지 및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 16조를 준용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 16조 제 1항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 

의 현상을 유지하거 위한 보존행위롤 관리행위와 구번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섯이다. 앞서 본 민법 제265조 단서의 취지. 집합건물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먼, 구분 
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내해 고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이는 각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몸법 제 16조 제 1항 단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 

禪라고 볼 수 없고 집합전뭉법 제 16조 계 1 항 본문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라고 
보아야 한댜이(도시가스사업자인 피고 회사가 아파트 건축 시 시행사로부터 사용기간 영구. 무상의 사용승낙을 

얻어 아파트 대지 위에 정압기실을 설치한 댜옴 위 아파트와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위 
아파토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등 구분소유자인 원고둘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에게 겅일: 

기실의 철거와 부지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정압기선은 아파트 구분소유사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필수적 시설로서 아를 철거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도시가스의 공급 없이는 원만한 주거생 

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청구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반한 수 있고 아파트 대지의 현상을 유지하 

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존행위가 아니라 아파트 대지의 관리를 위한 행위로서 아파트 관리단집 

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노 이를 거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설령 집합건물의 공용부분7이 
적법한 용도 도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어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청구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행위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나면 이를 관리행위로 보아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집합건물 내 공동생활을 둘러싼 다수 구분소유자들 상호 간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하여 제정된 구 집합건물범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분쟁의 일회적인 해결을 위하여 바람직하며, 20]8다 

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 
배제를 청구현 사안에 관한 깃으로서.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집합건물 공 8 부분의 방해배제청구와 

관련된 사건에」인산학간에는_적_질학지_ 앞단(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40879 판결). 


